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【 해외금융 뉴스: 북미 】

미국 재정적자 감축 논란 확대

□ 미 백악관과 의회는 연방정부 폐쇄 시한을 한 시간 가량 앞두고 385억 달러의 예

산 삭감을 골자로 하는 2011년도 예산안에 합의하였으나, 정부부채 한도 상향조정 

문제에 대한 백악관과 의회의 대립은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됨. 

  o 미국 정부부채는 상한선인 14조 2천억 달러에 근접한 상황이며 5월 16일 경 상한

선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그 이전에 정부부채 한도의 상향조정이 합

의되지 않으면 사상 초유의 미 정부 디폴트 사태가 발생할 수 있음.

  o 정부부채가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정부의 채권발행이 중단되기 때문에 정부부채 

한도는 지속적으로 상향조정되어 왔으나, 금융위기 이후 재정지출이 크게 증가하

면서 공화당 측이 추가적인 상향조치에 강하게 반대함.

  o 공화당은 정부부채 한도 상향이 정부의 재정지출 확대를 용인하는 결과를 가져올 

수 있기 때문에 재정지출 삭감계획 없이는 정부부채 한도 상향조정에 동의해 줄 

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음.

□ 한편 지난 13일 오바마 대통령은 건강보험예산과 국방예산을 축소하고 부유층에 

대한 세금감면 혜택을 중단하는 등의 방법으로 2013년까지 4조 달러의 재정적자

를 감축하겠다고 발표함. 

  o 오바마 대통령은 공화당이 제안하고 있는 메디케어, 메디케이드 등 의료보험제도

에 대한 전면적인 손질은 거부하였으나, 의료비용 감축 노력을 통해 건강보험 부

문에서 4천 800억 달러의 적자를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함.

  o 이번 장기 재정적자 감축안은 4천억 달러의 국방비 지출 삭감, 부유층에 대한 세

금감면 혜택 폐지 및 소득 상위 2% 계층에 대한 항목별 세액공제 제한 등의 내용

을 포함하고 있음.

  o 이번 안은 민주당과 공화당의 제안을 절충한 것이지만 공화당 측은 이번 안에 대

해 즉각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혔으며, 향후 정부부채 한도 상향조정 문제와 연계

하여 논쟁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.  

         (LA Times 등, 4/13) 




